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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정하고 청렴한 수원특례시 만들기
시민 여러분과 공직자의 관심과 참여가 매우 중요합니다.

경조사 통지 제한 

관련 내용

 ○ 도입배경
  · 경조사비를 명목으로 한 직무관련자·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부당·편법적 금품수수를 방지

함으로써 직무공정성을 보호하고 건전한 경조문화 조성

 ○ 통지가 제한되는 경조사의 범위 
  · 본인과 배우자,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·비속과 관련되는 결혼, 사망 

 ○ 경조사 통지가 가능한 대상   

  · 직무관련자·직무 관 련공무원이 아닌 자 

  · 친족, 전·현 근무기관의 소속 직원(직무 관련 유무 불문)

  ·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·친목단체 등의 회원 

 ○ 경조사 통지 방법

  · 직무관련자·직무관련공무원이 아닌 자 : 통지방법상 제한 없음 

  ·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신문·방송에 의한 통지 

    (다만, 보건·의료·세무·건설 등 특정 분야 공무원과 관계되는 매체는 제외) 

  · 현재 또는 과거 근무기관 소속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해당기관 내부통신망 게시 

    (직무 관련자 등 일반인 누구나가 열람 가능한 기관 홈페이지 게재는 불가)

   * 내부통신망 : 내부직원만 사용하는 전자통신망(인트라넷, 내부메세지 등) 

부적절 사례
 ○ 구청 과장의 자녀 결혼 청첩장에 축의금 접수 계좌번호를 명시하여 직무관련업체에 문자로 통지 

 ○ 상급자의 모친상을 직무관련단체인 관내 모든 건축사들에게 문자로 통지 

 ○ 지자체 도시계획국장이 평소 친분이 있던 관내 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건설업자들에게 

아들의 결혼 청첩장을 배포 

 ○ 구청장이 관내 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며, 본인 자녀 청첩장을 대표들에게 전달 

부조리
신  고

♣ 공직비리익명신고시스템(시 홈페이지 하단배너  클릭)
♣ 감사관 핫라인(☎031-221-3650), 부패․청탁금지법 위반신고(국번없이 1398)


